
[대정부 촉구 및 대국민 호소] 김용균 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합니다. 유가족
의 호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한 달이 지나도록 김용균 님의 장례를 아직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유가족은 '용균이가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장례를 치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
통한 마음을 담은 이 요구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은 지난 한 달
간 힘을 내서 싸웠지만, 변화를 거부하며 버티는 적폐의 벽을 아직 뚫지 못했습니다. 

원청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은 물청소로 증거를 훼손하고 현장노동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했습니
다. ‘위험한 현장을 멈춰달라’고 요구한 유가족은 고용노동부 셔터에 갇혀 밤을 새워야 했습니
다. 증거훼손을 막기 위해 시민대책위원회가 특별근로감독 참관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거부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라’는 요구에 정부는 '쉽지 않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기득권의 공모는 너무 힘이 셉니다.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야기는 청와대 밖에서 너무나 공허합니다. 

1월 19일까지 정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김용균님의 장례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유가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원회는 정부에 1월 19일까지 다음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조사’가 아니라 ‘규명’입니다. 경찰수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은 사
고의 겉면만 다룰 뿐, 김용균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습니다. 꼬리는 자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
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부합합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모두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기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공무원도 따르지 않는 대통령의 말만 되풀이하며 보낸 시간이 벌써 한 달입니다. 전
국의 추모 행렬이 서울로 모여드는 1월 19일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일 이 때까지도 정부가 답변하지 않는다면,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힘들더라도 더 크고 
처절한 싸움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더 가까이에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 
높은 2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1월 19일, 광화문 광장에 모여 주십시오.
유가족의 눈물 어린 호소로 28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란 이름이 무색



하게도 김용균님과 그의 동료들이 적용받지 못합니다. 연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고 있습니다. 비정
규직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김용균이며, 김용균의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
다.  

시민여러분, 이 참담한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했던 약속, "다시는 이런 죽음이 없도록 하겠
다"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1월 19일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 함께 외칩시다.


